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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예술단체와 예술가에 대한 정부 지원에 있어,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와 공적자금 사용에 따른 책임성 담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여전한 난제이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바람직한 균형이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간의 제도적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의 개념, 그리고 이 두 개념의 관계

성을 살펴본다. 이어 Chartrand & McCaughey(1989)의 모델에 근거하여, 한국의 

문화예술지원 체계와 역사속에서 기술자(engineer)와 설계자(architect)로부터 후원

자(patron), 나아가 촉진자(facilitator)까지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논한 후, 다양한 

정책자료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반영하는 문체부와 예술위

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예술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구성 권한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선출위원회에 부여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술위와 문체

부 간 긴밀한 정책협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성과평가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

예진흥기금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의미를 확인하는 내용적 평가 과정을 적극적

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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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지원체계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0년대에 중대한 변혁

을 맞이하였다. 원장 중심의 독임제(獨任制)였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05년 8월 합의제 체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로 전환된 것이다. 자율․

참여․분권의 3대 가치를 내세운 참여정부는 이러한 지원체제 개편을 통해 현장 중심

의 예술행정체계와 문화분권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이

러한 체제 전환은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수

립하고 집행토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예

술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이종열, 2004: 최병식, 2005).

그러나 예술위 출범 이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영논리에 의한 위원 구성으로 인

해 자율성 침해와 편파성 논란이 지속되었고(이민아, 2018; 성연주, 2015a), 박근혜 정

부에 이르러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은 자율성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이른

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예술위의 자율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문화

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문화체육관광부, 2018b), 여전히 국가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국가예술위

원회’ 설치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김미도,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1) 예

술위를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전환시킬 경우, 오히려 예술위가 또 다른 행정부처가 됨

으로써 더욱 강한 정치적 통제와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할 때 

예술위의 실효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와 사회적 논

의가 필요하다.

예술위 운영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바로 책임성(accountability)의 제고이

다. 예술위는 국가의 문화정책 일부를 담당하고 공적 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3년 전후로 예술위 전환과 관련하

여 많은 사회적 논쟁이 전개될 당시, 진흥원 노조가 진흥원이 민간 합의제 기구로 개편

될 경우 책임성 담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1) 예술위는 2018년 1월 예술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TF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조직혁신 방안으로 국
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 공공기관 지정 제외,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 확보, 소위원회 활성화, 사무처 
조직의 혁신 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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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정창호․박치성․정지원, 2013). 또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예술의 적정 수요량을 훨씬 뛰어넘은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

원금 확대는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낭비에 이른다는 비

판(김정수, 2016)이나, 예술위의 기금 운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르 이기주의와 나눠

먹기식 관행에 대한 비판(성연주, 2015b) 등 예술위의 미흡한 효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도 상당하다.

예술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자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책

임성을 중심으로 논하는 연구는 드물다. 예술위의 자율성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자율성 혹은 독립성의 필요성과 자율성이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

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자율성이 저해되었을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노이정, 2017: 성연주, 2015; 신복용, 2012; 이민아, 2018; 정인숙, 

2017)와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 문예진흥기금 확충 및 지원방식 개선 등 정책적 

대안 제시에 집중하는 연구(김미도, 2018; 김진각, 2019; 라도삼, 2018; 류정아, 

2015)로 나눌 수 있다. 반면, 예술위의 책임성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매우 드문데, 배관

표․성연주(2019)가 이를 다루긴 했으나, 블랙리스트 사건을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

한 것으로 예술위 업무수행의 전반적인 책임성 확보에 대한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예술위 과업 수행에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연구들은 다수 있어(김정수, 2016; 김세훈 외, 2015; 하현상, 2015; 한승준, 

2017), 이 연구들을 책임성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

히 상충적일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 문제를 균형있게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위의 자율성 확보 못지않

게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예술위의 자율성과 책임성 지

향이 예술위 출범 이후 정권의 변화에 따른 문체부와 예술위의 역할과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문체부와 예술위 간 협의체계, 예술위 구성방식, 

문예진흥기금과 지원사업 집행 양상, 성과평가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

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나아가 자율성과 책임성 관계의 변화의 추이 속에서 

대두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술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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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배경

1.�자율성의�개념

공공기관의 자율성(autonomy)에 대해 정광호․권기현(2003)은 해당 기관이 “외

부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조직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간여와 영향을 받는다면 그 조직은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서성아(2011)는 이러한 자율성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자율성 개념을 

정치적 자율성과 행정적 자율성, 그리고 통합적 자율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우선, 정치

적 자율성은 정치적 개입 또는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는 정책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Christensen & Yesilkagit, 2006). 이

민아(2018)는 행정기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개입으로부터의 배제가 자율성 개념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율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율성에서 시작한

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적 자율성은 정치적 통제를 배제하는 동시에 기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역량을 갖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주로 조직이 추구

하는 목표 또는 성과에 초점을 두고, 조직 운영과 그 도구에 관한 조직 내부의 결정역량

으로 자율성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자율성에 대한 연구는 상술한 정치적 

통제의 배제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기능 수행과 관련된 내제적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

여 독자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Verhoest et al., 2004; 

Yamamoto, 2006).

마지막으로 통합적 자율성은 행정기관이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의 정치

적 통제로부터 배제되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동시에 외부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 관점은 정치적 자율성과 행정적 자율성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해로부터 기인한다(Krause, 1996). 즉 행정기관은 정치권으로부터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상호적응(mutual adaption)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인데,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이론2)으로 보자면, 통합적 자율성이 확보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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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주인)과 행정기관(대리인) 양자가 모두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책임성의�개념

책임성(accountability)은 민주주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 엄석진(2009)

은 책임성을 어떤 행위자가 다른 주요 대상에게 권한이양에 관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

고 정당화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라고 정의하며, 책임성의 구성요소를 다음

과 같이 도출하고 있다. 첫째, 자신의 행동이나 그 결과와 성과에 대해 정보 제공, 설명, 

그리고 정당화의 의무를 갖는 “책임을 지는 자”이다. 둘째, “책임을 지는 자”의 행위나 

그 결과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책임을 묻는 자”이다. 셋째, 행위자

의 행동이 책임성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이러한 책임성에 관한 논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

다.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목표와 기준에 대한 관료의 일탈행

위를 억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구자용, 1990). 행정통제의 유형은 책임성의 구성요소

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책임을 묻는 자”는 누구이며, 그 위치가 조직 내부인지 외부인

지에 따라 행정기관의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분된다.

Romzek & Dubnick(1987)은 앞에서 언급한 책임성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책임

성의 유형을 <표 1>과 같이 (1) 관료적(bureaucratic), (2) 법적(legal), (3) 직업적

(professional), (4) 정치적(politcal) 책임성으로 구분하였다. 그 유형별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관료적 책임성은 관료가 상급자의 명령, 지시 등의 감독과 내규를 지킬 책무를 

의미한다. 둘째, 법적 책임성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외부의 개인이나 집단과

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즉 법을 만드는 입법가와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 사이의 관계 

또는 계약을 통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책임성을 의미한다. 관료적 책임

성이 상사와 부하같이 종속적인 계층적 관계내에서 처벌과 보상에 근거하는 반면, 법적 

2) Krause(1996)는 정치권의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행정기관 사이의 집합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는 주
인으로서의 정치권과 대리인으로서 행정기관 간의 다양한 역동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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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은 상호 자율성을 전제로 두 당사자 간의 신탁(fiduciary) 관계에 근거한다는 점

에서 다르다. 헌법과 입법구조, 사법적 심판, 회계감사, 의회의 통제 등이 법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셋째, 직업적 책임성은 관련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자율성을 기반으로 복잡하고 기술적인 

정책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직업적 책임에 따라 전문직업인들

(professionals)은 전문지식과 내재화된 직업적 규범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내재화된 규범은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교육과 업무 경험, 그리고 개인적 신

념 등에 기반한다. 넷째, 정치적 책임성은 조직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반응

성(responsiveness)을 이른다. 즉 관료들이 자신의 직업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선출직 정치인과 일반 대중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이른

다(Romzek & Dubnick, 1987; Romzek & Ingraham, 2000; 엄석진, 2009 참고). 

정치적 책임성의 강조는 공개적이고 대표성이 강한 정부의 구성에 기여하지만, 한편으

로는 정실주의(favoritism)와 정관유착 등의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책임성의�유형 강조되는�가치 행태적�기대 관계

내부�통제
관료적�책임성 효율성 조직의�지침과�감독에�복종 상사와�부하

직업적�책임성 전문성 개인의�직업적�전문성�존중 전문가와�문외한�

외부�통제
법적�책임성 합법성 외부의�위임에�순응

정치인(주인)과�

행정기관(대리인)

정치적�책임성 반응성 주요�외부�이해관계자에�대한�대응 대표자와�선거권자�

자료:�Romzek�&�Dubnick(1987)과�Romzek�&�Ingraham(2000)의�내용�재구성.

<표�1>�책임성의�유형�및�유형별�주요�특성

물론 이러한 책임성의 각 유형들은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병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관이나 조직원이 처한 환경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어떤 유형의 책임성

을 우선하여 전체적인 책임성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다를 수밖에 없다

(Romzek & Ingraham, 2000).

3.�자율성과�책임성의�관계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공부문의 조직 운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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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하면 비영리 영역의 자율성과 활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들의 책무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딜레마는 상존해 왔다(김윤권, 2012). 박영기(2004)는 자율을 

활용해 업무 달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수립,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때에만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고, 방임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hristensen & Yesilkagit(2006)는 비선출직 행정기관

이 민주적 자율성을 부여받은 만큼 이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종열(2004)은 예술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

예술정책의 적정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예술위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였다. 김기경(2004)은 기존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자

율성은 책무성의 선행요건(prerequisite)으로 보았다.3) 즉, 책무성의 선행요건으로 지

식, 기술, 경험, 수행능력, 의무, 가치, 권한, 책임성, 자율성이 포함되며, 책무성의 결과

로 공공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본다.

4.�문화예술�지원체계

Chartrand & McCaughey(1989)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정책 목표에 

따라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촉진자(facilitator), 후원자(patron), 설계자(architect), 

기술자(engineer) 모델로 나눈 바 있다. 미국식 촉진자 모델은 정부지원 외에 개인과 

시민사회의 직접기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원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정부의 역할

이 간접지원에 머물러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성이 있으나, 상업성 추구의 

폐해가 지적되기도 한다. 반면, 구소련식의 기술자 모델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목표

가 정치적 목적의 달성인데, 그 결과 선동적이고 교조적이며 획일적인 문화예술로 귀결

된다는 단점이 있다. 촉진자 모델과 기술자 모델의 중간에 영국식 후원자모델과 프랑스

식 설계자 모델이 있는데, 후원자 모델은 주로 시민사회에 기반한 예술위원회를 중심으

로 문화정책이 집행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영국 예술위원회가 예술의 수

월성을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프랑스식 설계자 모델은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향

3) 김기경(2004)과 같은 일단의 학자들은 책임성(responsibility)과 책무성(accountability) 개념을 구분하
여, 책임성을 책무성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 정우일(1996)도 책임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합리
성, 행위에 대한 권한, 통제를 위한 권력, 일관성 있는 행위를 지속하는 능력 등으로, 책무성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고하고, 이유를 제시하며, 외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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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데, 과도한 상업성은 완화되지만,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실험에 의한 창조성

의 저해된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역할
촉진자

(Facilitator)

후원자

(Patron)

설계자

(Architect)

기술자

(Engineer)

추구�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정책�목표 다양성 수월성 사회적�복지 정치�교육

정책�변동 점진적 혁명적 교정적

예술적�기준 전문적 공동체적 정치적

강점 재원의�다양성 수월성�지원 상업성�완화 정치적�목적�달성

약점
수월성�지원�미흡,�

개인�기부자의�평가
엘리트주의 창조성�저해 선전으로서의�예술

자료:�Chartrand�&�McCaughey(1989).

<표�2>�문화예술�지원정책의�국가별�모형

이와 비슷하게 Cummings & Katz (1989)는 정부의 예술지원 방식을 문화부 모델, 

위원회 모델, 부처분산형 모델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문화부 모델은 정부 내 문화와 

예술 관련 전담 부서를 두는 방식으로 그 지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점이 있지만, 

관료제의 한계, 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의 제약이 약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위원회 

모델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율성과 다

양성 제고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갈등조정이 쉽지 않고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며, 

책임성을 강화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부처분산형은 문화부 모형보다 예술지원

의 다양성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부서의 부재로 불안정

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정창호 외, 2013). 이들 유형 중 어떠한 모형을 선택할 것인가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에의 개입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박혜자, 1998). 독임

제 조직과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간의 선택에 있어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의 

가치는 크게 효율성과 민주성의 가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적 

관점은 독임제 조직을 선호하고, 민주성을 추구하는 정치적 관점은 위원회 조직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근세․김윤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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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자율성과 책임성의 바

람직한 균형이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간의 제도적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장기간 진행되어 온 정책추진체계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탐

색을 위해서 관련 정책자료를 포함한 정책문헌연구(policy document review)를 기

본으로 한다. 정책문헌연구를 위해 수집․분석한 세부자료에는 문체부와 예술위가 생

산한 각종 연구보고서와 백서, 관련 법령,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술연구논문 등이 포함

된다.

다만 정부 기관들의 역할 변화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는 민감한 쟁점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나, 정책문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정치성으로 인해 민감한 세부적인 내용이 기

록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정책문헌연구만으로는 이해당사자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는 심층적인 분석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표 3>과 같이 문체부의 관리자

급 관계자 3명과 예술위의 전 위원 및 사무국 전현직 고위 직원 등 주요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정책 체계 변화를 직접 관리한 당사자들

의 경험은 문헌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

게 하였다.

연구자가 인터뷰 대상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대외에 공개

할 수 없는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상자와의 신뢰관계(rapport) 형성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였다. 이 부분에서는 공동 연구자들이 지난 10년 이상 구축

해온 네트워크가 전적으로 활용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를 병

구분 면담�대상자 문체부․예술위�관련�업무�경력�현황

문체부�

문체부�관계자�A 관리자급,�노무현정부�시�예술위�업무�수행

문체부�관계자�B 관리자급,�이명박정부�시�예술위�업무�수행

문체부�관계자�C 관리자급,�박근혜정부�시�예술위�업무�수행

예술위�

예술위�관계자�A 전�예술위원회�위원

예술위�관계자�B 관리자급,�예술위�사무처�근무

예술위�관계자�C 관리자급,�예술위�사무처�근무

<표�3>�심층인터뷰�대상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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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는데, 면담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포화 상태(saturation)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면담 대상자와 분석의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Ⅳ.문화체육관광부와�문화예술위원회�관계�변화�양상

1.�설계자/기술자�모형�시기�:�문체부의�정책�주도�및�관리감독,�진흥원�집행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이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수립․집행되기 시작한 시점은 박

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대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이 1972년에 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법 제정 다음 해인 1973년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주

체로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독임제(獨任制) 형태로 출발한 진흥

원은 건국 이후 최초로 문예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의지

를 천명함과 동시에 문예진흥 사업들을 실행함으로써 2005년에 합의제(合議制)인 한국

예술위원회로 전환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공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이정표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구�분 주요�내용

박정희�정부(1961~1979)� 문화예술진흥법�제정(1972),�문예�중흥�5개년�계획,�한국문화예술진흥원�설립(1973)

전두환�정부(1981.3~1988.2) 문화기반시설�확충(국립현대미술관,�예술의�전당�등)

노태우�정부(1988.2~1993.1) 문화부�발족,�문화발전�10개년�계획

김영삼�정부(1993.2~1998.2) 문화복지�증진,�문화산업�태동

김대중�정부(1998.3~2002.2) 문화부예산�1%�달성,�문화산업�진흥,�남북문화교류�활성화

노무현�정부(2002.3~2008.2) 새예술정책(참여,�자율,�분권),�한국문화예술위원회�출범(2005)

이명박�정부(2008.3~2013.2) 예술지원제도�개혁(4대�과제),�예술인복지법�제정(2012)

박근혜�정부(2013.2~2017.5) 국정지표�“문화융성”,�문화기본법�제정(2013)

문재인�정부(2017.5~�) 3대�원칙(자율,�분권,�협치),�문화비전�2030

자료�:�문화체육관광부(2018b),�박광무(2010)�내용�재구성.

<표�4>�역대�정부별�주요�문화정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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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rand & McCaughey(1989)에 따르면 정부 수립 이후 예술위 출범 전까지 우

리나라 문화예술지원 체계는 설계자(architect)와 기술자(engineer) 모형의 지원체계

를 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설계자와 기술자 모형의 지원체계에서는 정

부가 문화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지원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나가게 된다. 

문체부는 1973년 10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예술관련 국가계획인 “문예 중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문화예술정책을 직접 관장해 나갔으며, 진흥원은 문체부 

산하의 지원정책 집행기구로서 동 계획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집행했다(김

세훈 외, 2015). 문체부는 문화정책의 기획과 규제를 담당하면서 집행기관인 진흥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문체부와 진흥원 간의 관계는 당시에 시행되

었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상의 관련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舊) 시행령 31조에 

의거하여 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문체부에 보고해야 했

으며, 33조와 34조에 의거하여 진흥원은 기금 모금에 대해서도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4)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러한 문체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당시의 시스템이 진흥

원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보여준다.5) 당시 추구했던 문화행정의 가

치는 자율성과 민주성보다는 효율성 또는 책임성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정책 추진의 초기단계의 시대적 상황이 문화예술 인프라 부재와 재원부

족 등 수많은 제약조건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재원 투입 대비 효율성 및 효과성의 

극대화를 우선시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공공재원을 투

입하면서 이를 집행하는 민간 예술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하므로(이혜경, 2001),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민간기구인 진흥원을 독임제 형태

로 운영하면서, 문체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책임성 확보를 추구하고자 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6)

4) 문체부의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었던 동 조항들은 2005년 진흥원이 예술위로 전환되면서 시행령에서 삭
제되었다. 

5) 진흥원의 자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1999년 7월에 있었던 진흥원 노조의 철야 농성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노조는 선언문을 통해 진흥원이 문체부의 간섭으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되었
다고 주장했는데, ‘문화관광부의 문진원의 지휘 감독 상의 종속관계 탈피’, ‘문진원 원장의 상임화’, ‘문광
부의 문진원 사업계획승인 시기 준수’, ‘즉흥적 정책 떠넘기기 관행 금지’, ‘문광부의 낙하산 인사 반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정순모, 1999).

6) 이에 대하여 이종열(2004)은 ‘문화예술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 대응 부족’, ‘지원정책의 예술현
장과의 괴리’, ‘지원정책의 공공성 논란’, ‘지원정책이 기금의 단순 관리 및 배분에 국한’ 등을 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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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원자�모형�도입�:�‘예술위로의�전환,�자율성�보장,�문체부�성과평가’�

체계�구축

2002년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지원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쟁 과정

에서 문화예술계는 문체부의 직접적인 관여로 인한 예술계의 자율성 침해 문제와 진흥

원의 독임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예술계가 예술지원사업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

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오랜 논의를 거쳐 2005년에 이르러, 독임제의 진흥원은 

합의제 형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됨으로써 영국식 후원자(patron) 모델이 도

입되어(정창호․박치성․정지원, 2013),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에 이른바 ‘팔길이 원칙

(arm’s length principle)’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예술위원회는 문체부 산하의 지원

정책 집행기구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비영리 특수법인이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차원의 민간 자율기구”라는 독특한 위상을 갖는 단체이다(한

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진흥원 시절에 미흡했던 기관의 자율성은 예술위가 출범하

면서 대폭 신장되었다. 형식적으로나마 현장 예술인들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체제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7)

예술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흥원 체제 시절에 실행되던 문체부의 규제와 감

독 기능은 전면 폐지되었다. 문체부의 주된 역할은 예술위가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업무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예술위가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문화예술지원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행정학 이론상 위원회 체제의 문제

점으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책임성 약화를 막기 위해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 집행에 

대해 사후에 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시되었는데, 

문체부에 성과평가 권한을 부여할 경우 예술위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당시의 

진흥원 노조를 중심으로 일단의 예술가와 문화활동가들이 이를 반대하였으나(정창

호․박치성․정지원, 2013 참고), 결국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동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사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책임성 실천에 있어 미흡한 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7)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8(위원의 결격사유) 조항 신설로 공무원과 정당인들은 예술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23조의10(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조항 신설로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
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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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요구를 근거하여 문체부의 사후 성과평가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반영되

었다.8) 예술위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이 당시 만

들어진 이러한 법적 거버넌스 구조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위원회 체제의 도입에 따라 제도적으로는 영국식의 후원자

(patron)형 지원체계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에 있어

서는 중앙 정부 중심적인 프랑스식의 설계자(architect)형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는 분석이 일반적이다(정인숙, 2017; 정창호․박치성․정지원, 2013; 한승준․박치

성, 2011). 이러한 연구 분석들과 함께 근래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예술경영 분야의 

메세나 운동과 비영리 민간예술단체 등을 통한 정부의 간접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

황을 고려하면 현재의 문화예술 지원체계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촉진자 역할은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Lee(2019)는 모태펀드를 한국정부의 효과적인 간접

적 지원으로 소개하며, 모태펀드가 최근의 전세계적인 한류열풍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는 Chartrand & McCaughey 

(1989)의 모형 상의 4가지 지원형태가 모두 혼재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Ⅴ.�운영의�실태�-�자율성과�책임성�구현�양상

앞서 살펴보았듯, 예술위의 출범 시 그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부의 이념적 성향과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의 실제 운영에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 구현이 당초의 목적 및 예상과는 벗어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1.�침해되는�자율성

독임제의 진흥원을 합의제인 위원회 체제의 예술위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자율성 

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6(성과의 평가) 조항 신설 :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술위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며,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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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많은 연구들은 예술위의 자율성 확보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

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성연주 2015a; 이민아 2018; 정인숙 2017). 우선, 예술

위의 자율성 침해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서 정권 교체 때마다 발생했던 위원 구성상의 

이념성 또는 정파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예술위로 전화된 이후 모든 정부가 위원 구성에 

있어 진영논리와 편파성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다(성연주, 2015b).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구성된 1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진보 성향의 위원으로 대부분 구성되었고, 이명박 정

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구성된 2~4기 위원회는 보수 성향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심지

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정헌 위원장을 무리

하게 해임시켰으나, 결국 법원이 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두 명의 위원장이 

동시에 근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이념적 성향에 따른 위원 구성

은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총합하여 범 문화예술계를 아우르는 방식의 통

합적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의거하여 편중된 방식으

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반대 진영이나 비주류 예술계의 지속적인 반발과 비난

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급기야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초유의 비극

적인 사건을 초래하였다.

자율성 침해의 사례는 예술위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념적 

성격이 다른 각 정부들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문화예술지원 예산의 자율성이 확보되

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창작지원정책에서 보수적 성격의 정부는 선택과 집중, 간접

지원 등의 지원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진보적 성향의 정부는 장르별, 대상별로 균등하

게 배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예술위의 지원예산 배분이 위

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정부의 정치적 영향 아래 예산 지원 방

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이민아, 2018). 이러한 예산배분에 있어서 편파성

과 자율성 침해가 최고조에 달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체부가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들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예술위에 하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정인숙, 2017),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예술인들을 예산 지

원에서 근본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예술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자율성 개념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자율성에서 시작하며, 

행정기관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정치적 개입으로부터의 독립이 자율성 개념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된다(서성아, 2011; 이민아, 2018). 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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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입 또는 통제로부터 보호받는 정치적 자율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행정적, 통

합적 자율성 단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위 위원 구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파적으로 구성되었고, 정치적 개입은 필연적으로 발생해 왔다. 따라서 예술위의 전반

적인 자율성 확보에 있어 정치적 자율성 확보는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치적 

개입을 제한하는 독립적인 위원 구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위

가 인사권과 재정권을 독립적으로 보유토록 해야만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현재 예술위의] 위원장을 장관이 최종 승인하고, 위원도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장관이 승인하는 구

조이[다...]. 결국 조직의 자율성 담보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핵심인데,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체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자율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 정권[에서] 

자율적인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예술위 관계자 B, 2019년 

12월 13일 인터뷰)

“문예진흥기금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도 문제이다. 문예진흥기금이 정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었는데도, 이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수립에 소극적이라는 것

이다. [...] 예술위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재원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결국 문체부에 의존하게 만

[드는 것이다...].” (예술위 관계자 A, 2020년 2월 2일 인터뷰) 

이와 관련하여, 한승준(2017)은 예술위의 자율성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예술위가 

공공기관이므로 각종 법률과 제도를 준수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문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지만, 사업결정과 예산승인에 관한 실질적인 자

율성을 제도적․관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살펴본 행정적 자율성(서성아, 2011)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기능 수행과 관련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독자적으로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경우 행정적 자율성은 확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

치적 간섭까지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Verhoest et al., 2004; Yamamoto, 2006). 이

러한 맥락에서 보면, 예술위가 전문적인 자체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 과업 수행의 완성도

를 높일 경우, 침해하기 힘든 정치적, 사회적 권위가 형성되고 정치적 자율성과 행정적 

자율성이 확보되어, 궁극적으로 예술위가 외부의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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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하는 동시에, 일정한 외부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합적 자율성의 확보 단계까

지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예술위의 자율성은 전문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실제로 예술위가 예술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위상을 갖는다면, 즉 가장 현장에 가까운 목소리를 담아내고 예술의 수월성을 위한 정

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문체부[의 관료] 조직[이] 할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예술위가 갖는[...]다

면, 결국 전문성을 통한 자율성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예술위는 이러한 정책기능을 수행

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웠고...] 자율성 논의를 문체부의 간섭이나 관여 수준에서[만] 보았[던 

것이다...].” (예술위 관계자 A, 2020년 2월 2일 인터뷰)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예술위의 자율성 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

재정원칙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통제받는 일반회계예산과는 달리 기금 운용은 그 설치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예산활용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하동석 

외, 2010).9) 관리주체별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가 기금사용 등에 관

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감독부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식적

인 승인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 확립을 

목표로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켰다. 기금운용

의 방만성을 개선하고, 예산과 기금을 각각 다른 법으로 규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

획재정부는 기금예산에 대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는 국회에서 심의받게 되었다(신영수, 2011).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문예기금 확충은 매우 긴요하기 때문에 문체부와 예술위는 독자 재원 확보를 

위해 [...]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재부(기획재정부)의 [세밀한...] 통제

를 받기 때문에 [...] 자율성 확보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문예기금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 기재부가 기금 운영에 세세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일[이다...].” (문체부 관계자 

B, 2019년 12월 16일 인터뷰)

9) 국가의 회계(會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
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예산, 즉 국가의 기본적이고도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예산
이다. 반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 해 법률로써 설
치되는 특정 자금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하동석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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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술위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김진각(2019)은 예술위가 공

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인력 운용과 조직 운영 등에 있어 정부의 지휘감독이 더욱 강해

졌으며, 경영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 하에 외부 법정평가제도 운용, 임원 임명, 조직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한 여러 부가적인 제도들을 준수해야 했고,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지

향형 사업 운영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단년도 평가나 작품 수 및 관객 수 등 계량화

된 실적을 우선시하게 된 반면, 예술계 현장과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나 실험적 예술 

지원 등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계속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문체부도 예술위 출

범 초기에 이러한 점이 우려되어 예술위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였으나, 관철되지 못

하였다(문체부 관계자 A, 2020년 2월 2일 인터뷰 참고).

예술위 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하던 방식을 장관 임명제로 바꾼 것 자체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예술위 관계자 A, 2020년 

2월 2일 인터뷰 참고). 물론 위원장 호선제 폐지는 예술위에만 국한된 특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장을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토록 제도가 일괄적으로 바뀜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입된 측

면이 있으나(문체부 관계자 B, 2020년 2월 3일 인터뷰),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법정위원회의 장을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하지 않고, 문체부장

관이 임명한다는 제도 자체가 위원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2.�책임성�확보�시스템�미흡

책임성 확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이자 조치이다. 예술위의 설립 목적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을 지원하는 것”이다(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이러한 목표를 적절한 방식을 통해 효율

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예술위에 부여하는 것이 자율성이고,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책임성 제고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위가 예술 진흥이라는 공익을 위해 

많은 공적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금 사용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김정수, 2016).

예술위의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은 예술위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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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에서 예술위가 당면한 지원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10) 여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예술위 운영에 있

어서의 관련 기술이나 전문지식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들로서 주로 직업적 책

임성과 관련된 사안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전문적인 자체역량의 확보가 자율성 제고로 

연결된다는 논리로 보자면 직업적 책임성 강화가 책임성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도 있다. 이 지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분리하여 고찰

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그 균형점 모색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동된 거버넌스 시스템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예술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위원회 체계를 도입한 정부답게 예

술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시하면서도, 큰 틀에서의 문화예술 정책방향 수

립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예술위 간 정책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세부적인 문화예

술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은 예술위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문체부 

관계자 A. 2020년 2월 5일 인터뷰). 아울러, 기금사업의 성과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

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책협의 방식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예술위의 

소액다건 지원 방식과 장르 이기주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

한다는 명목으로 문체부가 예술위의 기금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

다. 문체부는 2008년 7월에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등 소위 

예술지원 4대 개혁과제를 예술위에 제시하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예술위가 이

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4대 개혁과제를 예술위가 모든 예산사업에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

10) 예술위의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 ① 선정결과에 대한 예술현장의 수용도가 낮은 동시에 심의와 과정
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 ② 각 장르별, 지원사업별, 예술가 성장단계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예술단체를 예술위 지원 방식에 맞추어 고착화시킨다는 우려; ③ 지원제도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예술가/단체의 예술적 성취 결과가 후속지원제도로 연결되지 못하여, 안정적 작업 환
경을 마련하거나 성장단계별 지원을 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④ 예술위와 광역문화재
단 간의 관계도 불분명하고 기관의 목표, 성격, 미션 등도 상호관련 하에 정리되지 않아, 각 중앙과 광역
기관 간의 사업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못함; ⑤ 예술위 사업이 지나치게 향유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기초예술과 창작지원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나아가 예술위가 예술을 성과와 확
산의 대상, 국민문화향유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진아, 2018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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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위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없었던 협의 관행을 새로 만들려 하다 보니 

혹시나 예술위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여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 하며 일을 

추진했던 기억이 난다.” (문체부 관계자 B, 2019년 6월 13일 인터뷰)

이 사전협의 방식은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와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운영협약문(Managem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긴밀

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제도화된 공식적인 정책협의가 아니었다. 이는 별도의 규정

에 의해 양자가 공식적으로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제도적 과정과는 달리, 실무차원에서 

진행되는 비공식적인 협의 방식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과 같은 긴 예술위원회의 

역사와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의 예술위로서는 이러한 협의방식은 문체부의 편의적이고 

자의적 개입으로 쉽게 이어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문체부 관계

자 B, 2019년 6월 13일 인터뷰).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합리적인 정책협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영국의 사례처럼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문체부와 예술위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시간을 두고 협의를 통해 검토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아쉽게도 박근혜정부 시절에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렵게나마 이

어져오고 있던 양 기관 간의 정책 협의 관행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예술위의 

책임성 확보와 기금운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협의와 사업집행과정 및 결산

에 대한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는 필수적인데,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문체부는 예술위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 및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는가를 살펴보는 정산 위주의 지극히 지엽적인 관

리 역할에 머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작고 지엽적인 관리에 치중함으로써 큰 그림의 

문화예술진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예산편성 시 협의는 매우 중요하다. 예산확보를 위해선 문체부와 예술위가 공동 보조를 통해 기재부

와 국회 등을 설득하고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예술위의 사업 집행과 결산에 대해서도 노터치할 수밖에 없었다. 결산 보고서를 받아 보고 형식적인 

정산 확인만 하는 정도였다.”(문체부 관계자 C, 2019년 6월 14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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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가 바로 문체부의 

성과평가제도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에 의거하여 문화예

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200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

부, 2010). Romzek & Dubnick(1987)의 책임성 유형에 있어서 내적 통제인 관료적, 

직업적 책임성만으로는 책임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 내적 책임성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외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배관표․성연주, 

2019). 성과 평가제도는 바로 이러한 외적 통제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의 

성과평가 제도가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등의 단순한 집행 과정상

의 적정성만을 판단하는 형식적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지원받는 예술가 혹은 

예술작품이 수월성과 지속 가능성 등 예술의 보다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부합하며, 그 전달방법에 있어 적정한 규모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내용평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김세훈 외, 

2015). 여기에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중복성11) 문제와 함께, 평가지표, 평가방식, 

평가운영 등의 문제점(하현상, 2015)들도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여전히 예술위의 

지원사업의 비적절성과 방만성에 대한 예산집행 측면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김정수, 

2016).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위상 및 내용 조정, 수월성 중심의 

지원 강화, 유관기관 간의 유사사업 조정, 지원 일몰제 도입, 기금사업 평가 방식의 전환 

등이 제안된 바 있다(김세훈 외, 2015).

“예술위 사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평가와 내용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 그 중] 내용평가가 중요하다. 

각종 지원사업들이 예술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수월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것인지 등을 보는 것인데, 이러한 평가는 지금까지 사실상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결국 국가

의 예술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론화를 통해 내용평가

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예술위 관계자 C, 2019년 6월 20일 인터뷰)

11)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외부 법정평가제도는 문체부의 사업평과를 포함하여 총 7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법에 의한 재정사업자율평가는 문체부의 평가와 차별성이 없는 
중복평가 성격이 강하다(하현상, 2015). 문체부는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의 평가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체부의 평가를 중단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예술위를 2019년부터 기존의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함에 따라 기재부가 실시하던 경영평가의 대상에서 예술위를 제
외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문체부가 예술위에 대한 성과평가를 독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기
획재정부, 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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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과 관련된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장르 이기주의이다. 예

술위 출범 당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예술위 위원 구성을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

서 인정받는 각 장르별 현장 예술가들로 선정하였다. 이는 각 장르별 대표적인 예술가들

의 다양한 예술적 경험들을 모아서 집단지성을 통해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문화예술 정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장르별

로 안배된 예술가 출신 위원들은 예술분야 전체를 망라하는 정책수립을 하기 보다는 각 

장르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로 전락하여 문화예술 지원 대상 선정 시 장르별 나눠먹

기식 예산 배분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 

예술계가 장르별로 공고히 나뉘어져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관행이지만(예술위 관계자 

A, 2020년 2월 2일 인터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기 위원회 구성부터는 위원 

구성에 법률가와 언론인 등 비예술인들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르 이기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 예술위 위원 구성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

지 않는 ‘비예술인 기업가’형 위원을 다수 위촉하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였다(성연

주, 2015a). 그럼에도 소액 다건주의 형식을 통해 여전히 장르 이기주의적 예산분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5월 발표한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예술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

시키는 정책방향을 천명한 바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8),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

으로 문체부와 예술위 간 운영협약 체결, 성과평가 기준 개선 등을 실무적으로 준비 중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문체부 관계자 C, 2019년 6월 14일 인터뷰).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문화예술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술위

와 문체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정반합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야 

한다. 팔길이 원칙은 ‘적당한 거리두기’이지 단절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가 존중

하는 자세로 합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예술위 관계자 C, 2020년 2월 3일 인터뷰)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지원방식은 국가별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예술위원회 운영에서 비롯된 ‘팔길이 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은 후원자형 문화예술지원정책 방식을 택한 국가에서 일반

적인 운영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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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강은경, 2018).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정책이 문체부와 예술위만이 

아니라, 각급의 중앙과 지역의 문화예술 공공기관에서도 법률에 따라 부여된 역할과 의

무를 바탕으로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이 균형

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문체부와 예술위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성과 책

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Ⅵ.�결론과�제언�

본 연구에서는 Chartrand & McCaughey(1989)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국가별 

모형을 원용하여 문체부와 예술위 간의 관계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예술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구현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확

인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위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확보의 양상과 방식에 정권의 성격에 따라 분

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상대적으로 예술위의 

자율성 강화에 우선을 두고 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

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둘째, 자율성에 있어서 정치적, 행정적, 통합적 자율성 중에서 정치적 자율성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의 자율성 개념은 정치적 자율

성에서 시작되는 것임이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위의 자율성 훼손의 원인은 예술위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파적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정치

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장 선임

을 위원들의 호선제를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하지 않고 문체부 장관이 임명할 경우 위원

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독립적 구성12)과 위원장 선임의 호선제 재도입도 고

12) 현재 운용 중인 예술위 위원 선임 방식은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다시 위촉하는 형식이다(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동 방식으로 선임된 위원
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간섭에 휘둘려 왔다.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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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Romzek & Dubnick(1987)의 책임성 유형 중 법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제도인 문체부의 성과평가 제도는 현재 운영방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

을 안고 있다. 이 제도가 문화예술정책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평가방식은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등의 단순한 집행 과정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형식적 평가

와 협소한 절차적 내용의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단위사업의 단기실적 위주의 평가에 그

치고 있다. 문체부의 성과평가제도는 거시적 차원에서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의미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몇몇 전문가들이 모여 협

소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소소한 내용만을 따지는, 결과적으로 평가를 위한 평가를 귀결

되는 지금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법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모든 예술가

와 예술행정가, 예술경영인들의 집단지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술인, 문체부, 예술위, 광역 및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 등 

범문화예술계가 참여하는 대토론회식 평가를 수회에 걸쳐 진행하여 기금사업의 방향성

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거시적인 문화정책의 방향을 묻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

갈 필요가 있다. 문체부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개되는 문화정책의 

평가는 예술위의 자율성과 책임성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예술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적 통제의 자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영국의 운영협약 체결 방식을 도입하여, 문체부

와 예술위 간 공식적인 정책협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범위와 내용 등을 명문화할 경우 

문체부와 예술위가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관계를 떠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최선

의 정책 설계 및 실행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문화예

술지원체계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이 각기 분리된 상태로 추구되는 가치가 아니라, 

양자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직의 전문적인 자체역량 확보에 

행정적 자율성과 직업적 책임성이 동시에 전제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의 

궁극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구성에 있어, 독일의 방송평의회 제도가 좋은 참고 사례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방송평의회 위원은 정당, 사회, 문화,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심영섭, 
2018). 이를 원용하여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예술위의 위원구성 권한을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선출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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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술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균형있게 추구되어야 할 것

이다. 예술위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의 기본방향은 예술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공적재원 사용과 국가 정책수행에 따른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성공 여부는 예술위와 문체부 간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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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lancing�Autonomy�and�Accountability�between�

the�State�and�Civic�Governance

Park,�Min-Kwon․�Chang,�WoongJo

With regard to state support for arts organizations and artists, it is an ongoing 

challenge to find the “proper balance” between securing autonomy to eliminate 

political intervention and establishing accountability to use public funds. This 

paper analyzes how the desirable balance has been defined since 1973, when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was established, and looks at the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rts Council Korea.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concepts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their 

relationship. Subsequently, on the basis of Chartrand & McCaughey's (1989) 

model, we analyzed the role of the state, as an "architect," "engineer," "patron," 

and "facilitator,"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We reviewed various policy documents and interviewed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to understand the operational status between the 

Ministry and the council, which reflected the changing role of the state. Based on 

this, we recommend that committee member selection be done by a group of 

arts experts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arts council. We recommend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that also pursues the intrinsic 

value of arts and culture.

[Keywords] state support for the arts, autonomy, accountabilit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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